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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

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

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

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

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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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policy impact of Inno-biz verification and Venture 

verific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mplementarity effect according to the overlapped 

support in Korean ICT industry. Alongside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government innovation 

policies, discussions regarding evaluations of such policies have been consistently undertaken 

in economics,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whether public policies have played a 

proper role. However, one of the distinguished point of this research from previous studies is 

that this paper not only includes evaluations of a single policy, but also the discussion about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innovation policies. The main result of this paper is that, in the 

case of overlapping homogeneous policies such as Inno-biz and venture verification, the 

complementarity effect is negativ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the uniquenes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deviating from the view of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a single policy, this paper has considered interactions and the complementarity 

effect of innovation policy through “policy mix,” an economic term. Second, based on this 

concept, the paper suggests an analysis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interactions and the 

complementarity effect of innovation policy.

Key Words :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overlapping, Certification programmes, Policy 

impact assessment,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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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미디어 디바이스의 확산과 함께 ICT 산업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결과적으

로 유선 인터넷 중심의 인터넷 환경이 무선･모바일 중심으로 옮겨왔으며 콘텐츠가 ICT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국내 ICT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지

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를 통한 혁신의 창출 및 활용이 필수 원동력임은 이미 경험적

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나 최근 몇 년 사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경쟁력으로 무장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급부상한 Apple, Google, Facebook, Twitter와 같은 기업들 또한 벤처캐피

탈의 투자를 통해 초기 벤처기업에서 ICT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ICT 산업의 혁신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국내 정보통신 산업 또한 제2의 벤처붐을 타고, ICT 관련 

벤처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시장의 규모는 증가 

하였지만 태생적으로 벤처생태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벤처케피탈의 투자

는 오히려 위축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

처캐피탈 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업력 3년 이하의 초기 벤처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

으나, 최근에는 7년 이상의 후기기업에 대한 투장비중에 증가하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론적으로 벤처캐피탈로 분류되는 외부 투자자들이 

내부 투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혁신 중소기업을 판별할 방법이 없고, 이와 

같은 정보 불균형이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투자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정작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은 자본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혁신활동은 위축될 수 밖 에 없다. 종합해보

면, 국내 ICT 벤처 생태계는 소위 정보 비대칭에 의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벤처 생태계에서 혁신형 ICT 기업을 판별하

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간접적 방법으로 이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혁신정책들이 본래 

정부가 의도한 정책목표대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학술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학술적으로 정책 평가 연구는 단일 정책이 

그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를 보였는가에 대한 연구뿐 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와 같은 논의들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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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그 정책 단독으로 모든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적이고 배타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나 국가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바람직한 벤처

생태계 촉진･조성을 위한 개별 혁신정책들이 다른 정책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입안되고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목표-수단의 계층적 관계에 의해 개별 혁신정책들이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을 갖는 여러 정책 수단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이 정확하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 간의 상호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 평가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사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을 때, 정책 수단 간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 혹은 여러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복효과에 대한 

논의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ICT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벤처 생태계 조성과 혁신이라

는 키워드가 출현한 이후부터 유사한 혁신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해당 정책수단들 

간의 중복효과에 관한 논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Witt(2003)는 지금까지의 정책효과 연구

가 개별적인 정책들에 대한 표준적인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ingeling(2005) 역시 개별 정

책의 평가는 ‘정책중복지원’(policy mix)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효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

장하면서 정확한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의 상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하

였다. Morlacchi and Martin(2009)는 앞으로의 정책평가 연구는 “상호관계(something of a 

crossroads)”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하나의 정책을 평가할 때

에는 해당 정책을 가로지르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 하는 것에 대하여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Gore, 1993; Osborne, 1993)이나 이중 감시에 의한 신뢰성 구축

을 의미하는 “이중감시(second pair of eyes)”(Landau, 1969)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혁신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사 정책 간 중복효과를 고려한 정책효

과의 추정은 학술적으로 실증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와 같은 정책 간 상호효과를 고려함

으로써 왜곡되지 않은 정책의 효과를 포착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단일 혁신정책의 지원에 따른 성과평가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혁신정책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CT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격이 

유사한 인증정책의 중복지원에 따른 순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가 정책적인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2가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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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제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ICT산업 내 혁신 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1) 국내 ICT산업 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인증 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의 

중복수혜에 따른 효과는 단일정책의 지원효과와 어떻게 다른가?

(2.1) 벤처인증 혜택만을 단독으로 지원하였을 때에 비하여, 이미 이노비즈인증을 받은 기업

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벤처인증 혜택을 지원하였을 때 두 정책의 중복지원에 따른 성과

는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가? 혹은 정책 간 비효율성을 나타내는가?  

(2.2) 나아가, 성과측면에 따라서 정책중복수혜에 따른 보완성 효과 또는 비효율성효과가 

달리 나타나는가?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인증정책에 따른 중복효과를 포착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성과측면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정책의 효과는 유연우･노재확(2011)이 제시

한 것처럼 창업효과, 기술효과, 이미지효과, 마케팅효과, 재무효과 그리고 세제효과 등에 거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기업의 성과척도들을 성장역량, 재무역

량, 혁신역량으로 구분 짓고, 각 성과측면에 따른 혁신정책의 효과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정책들의 중복효과에 대한 다차원의 성과평가는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논의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실증연구에서

는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지원은 한국의ICT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최근 들어 대다수의 자금지원이 다수의 소규모 과제

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이 있고, 부처 간 중복 투자 등의 문제로 인해 

성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2가지 연구문제를 중심

으로 두 가지 인증정책의 중복지원에 따른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 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이론적 배경 및 현황에서는 정책 중복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및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벤처인증과 이노비즈 인증

의 정책 목표, 수단, 지원내용에 대해 개괄한다. 3장 방법론에서는 정책효과의 판별분석을 위하

여 사회과학 정책효과의 추정을 위한 성향점수 매칭 기법 방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개별 

인증정책 지원의 효과 및 중복지원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인증정책 관련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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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현황

1. 정책 중복지원의 이론적 배경 

‘정책중복지원(Policy mix)’의 개념과 효과는 1960년대 거시경제 정책 연구를 통해 처음 논

의되기 시작하였다(Mundell, 1962).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Robert Mundell은 변동 환율 제

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에 유리하며,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재정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서로 유사한 정책이

라고 할지라도 경제 환경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몇 혁신 관련 연구자들 또한 혁신 정책에 있어서도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혁신 정책 분야

에도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목표나 정책 수단에 따른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Branscomb & Florida, 1998; K. Smith, 1994). 

혁신 정책에서의 정책중복지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Soete and Corpakis(2003)

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서로 다른 정책들이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 수단들이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내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유럽연합의 과학기술평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

책평가에 있어 공공 연구 지출 및 정책중복지원에 대한 계획안(Action plan)을 시행하도록 권

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OECD의 혁신과 기술 정책 분과에서도 여러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정책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논의를 진행시켜왔는데, 이 논의는 OECD 

국가들에서 정책중복지원이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와 혁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들이었다.

Flanagan et al.(2011)는 이처럼 혁신 정책 연구에서 정책중복지원이 주요 아젠다로 각광받

기 시작한 것은 혁신시스템 내에서 제기되는 두 가지 큰 합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았다. 첫째, 

전통적인 시각에서 혁신 주도형 경제 성공이 단 하나의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이뤄진다는 생각

(magic bullet)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혁신 정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해하려는 통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였다

(Edler & Georghiou, 2007; Edquist, Hommen, & Tsipouri, 2000; Soete & Corpakis, 

2003). 이는 단기적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된 정책들일지라도 혁신 정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시에 선택될 수 있거나 선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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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러한 정책중복지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이 특정성과목표에 일방향으로 영

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현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 정책에서 이러한 동시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Nauwelaers and 

Wintjes(2008)가 말한 것처럼 혁신은 다른 전통적인 정책 분야의 성과변수들과도 폭넓게 연관

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Borrás(2008)는 이러한 과정을 “넓게보기(widening)”와 “깊게보기

(deepening)”의 과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혁신정책이 단순히 혁신 정책 연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국가 중심 모델이 다차원적인 공공행정이나 공공관리와 같은 새로운 영

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Bache & Flinders, 2004; Dunleavy & Hood, 

1994).  

이와 같이 정책 간 상호작용 포착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도 혁신 정책에서의 정책중복지원 개념과 측정방법이 정확하게 정립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

며, 다만 규범적인 주장들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정책의 혼합이 어떻

게 하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균형잡힌”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Rammer, Sellenthin, & Holmberg, 

2007; Soete & Corpakis, 2003; Wieczorek, Hekkert, & Smits, 2009). 

이렇듯 정책 간 상호작용에 따른 중복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혁신 분야이다. 

혁신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 시스템은 기관, 관련 법, 혜택, 관습 등을 모두 아우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Dosi, 1988). 결국 하나의 정책은 그것만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처방

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 정책 분야에서 이러한 정책중복지

원과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보다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고 하나의 틀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당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집행되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 간의 관계를 규명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실증적으로 이러한 정책 간 상호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책 간 상호

관계에 따른 중복효과를 살펴보았다. 중복효과 분석은 혁신시스템 내에서 동일시간에 유사한 

형태의 정책들이 동일기업에 집행되었을 때 이들의 중복 집행에 따른 상대효과를 포착하는 것

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복효과의 측정은 “정책당국이 동시에 두 가지 유사한 정책을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을 때 그 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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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nen & Röller, 2005). 이는 시스템의 관점에서 소위 유사한 정책을 집행하였을 때 시너

지가 창출 되었는가 혹은 유사한 정책의 중복집행으로 인하여 정책의 한계효과가 체감하였는

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중복효과에 대해 경제학적인 접근은 꽤 오래된 논의로서 학술적

으로 “보완효과 증명(super-modularity)”로 통칭되어 비교적 오랫동안 이루어졌다(Amir, 2005; 

Aziz & Westcott, 1997; De Macedo & Martins, 2008; Milgrom & Roberts, 1995; Topkis, 

1998). 

본 연구에서는 중복효과 측정을 위하여 목적 함수를 직접 상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만일 동일기업에 대한 두 가지 정책 수단들의 중복집행이 보완효과를 띄면 최종

적인 성과(목적)함수는 양(Positive)의 값을 나타내고 이를 토대로 중복에 따른 보완효과

(supermodularity)를 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보완효과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성과 

함수가 보완효과 나타내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Ichniowski et al., 1997). 

본 논문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 인정정책의 중복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목적함수를 설정 

하였으며 수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정책간 중복효과          (1)

여기에서 x와 y는 각각 서로 다른 정책의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와 는 각 정책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즉, 위 식은 y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x 정책이 추가

로 시행되었을 때 x 정책의 추가 시행으로 인한 효과에서 x 정책의 단독 지원의 효과를 뺐을 

때의 결과이다. 만일 이 값이 양수이면 이 두 정책 간에는 시너지 효과, 즉 중복에 따른 보완효

과(supermodularity)가 발생 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간 중복효과 측정

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산업 내 정부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 효과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혁신기업 인증정책 현황

한국 정부는 인증 정책을 통해 벤처 기업과 자본 시장에서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

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부의 인증이 자본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Lerner(2002)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벤처인증정책, 이노

비즈 인증정책 등을 시행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기술의 발전 및 산업 간의 융합에 따라서 

변화의 폭과 깊이를 예측하기 힘든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산업이다. 더욱이 업력 3년 

이하의 창업･신생 기업의 경우 그러한 불확실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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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벤처생태계에 개입하여 정보 비대칭 현상을 바로잡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1) 벤처인증 제도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고 있는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기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는 정부로부터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들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 역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 이외에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갖춘 후 벤처 기업으

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이다. 이는 벤처 기업의 본래 의미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두 번째는 “R&D 투자 기업”이다. 이는 높은 R&D 집약도와 R&D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이다. 세 번째 

요건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보증을 받았거나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다. 실질적으로 이 조건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대부분이

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이다. 이러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벤처기업을 정의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벤처인증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Application)은 업력에 관계없이 위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가능하지만, 선정 시 혜택은 상대적으로 업력 3년 미만의 초기기업에 집중

되어 있다. 이유인즉,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벤처금융기관이 자기 책임 하에 업력이 짧은 창업 

초기기업 혹은 창업 준비 기업을 평가하여 고 위험 고 수익 군에 대하여 투자, 보증, 융자 하는 

기업을 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인증에 따른 세제, 금융, 입지, 마케팅과 관련된 일련

의 혜택들이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이노비즈인증 제도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벤처인증 정책과 더불어 우리정부는 

2002년부터 기술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노비즈

(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이며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

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칭한다. 이노비즈(INNO-BIZ)기업은 포괄적으로는 기술혁

신 역량을 갖춘 설립 후 3년 이상의 안정적 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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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이뤄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군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벤처인증 제도

의 혜택이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신생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 해 볼 때, 이노비즈 

인증정책은 업력에 구분 없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에서 높은 가능성

을 만족해야 하는데, i) 기술혁신능력, ii) 기술사업화능력, iii) 기술혁신경영능력, iv) 기술혁신

성과 등이 바로 이노비즈기업 선정의 평가지표이다. 우선, i) ‘기술혁신능력평가’는 해당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지표의 성격으로 기술혁신활동을 위한 세부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혁신능력평가의 세부 지표 중 하나인 R&D 활동지표는 투자 

및 인력비율로 구성되고, 기술혁신을 위한 내·외부체제, 기술축적 시스템과 기술분석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기술사업화능력’은 기술혁신결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

하는 개념으로 개발기술의 제품화 능력, 양산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iii) 

‘기술혁신경영능력’은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운영기술에 대

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경영혁신 능력과 신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그리고 경

영자의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v) ‘기술혁신성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

적, 경제적 성과 지표를 시스템화 한 것이다. 기술혁신에 의한 기술경쟁력 변화 정도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4개 경영지표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기술혁신의 직접적 성과인 

지적 자산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벤처인증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이노비즈인증 역시 정책자금 지원, 투자 펀드 조성 및 경영 컨설팅과 해외 인증, 판로 

개척 등 종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업력에 관계없이 기술혁신 역량을 가진 혁신기업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벤처인증 제도와는 구분된다.

 

3) 정책중복지원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인증 제도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두 정책 모두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이라는 큰 아젠다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다만, 

벤처인증은 역량있는 창업초기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둔 반면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경

쟁력 확보 기업의 육성이라는 점은 두 정책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정책 목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인증 제도는 각각 그 목적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정

책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중복 기업이 많고 일련의 제도들이 점차 기업들에게는 차별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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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벤처인증제도가 창업 3년 이하의 기업들에게 세제 혜

택을 주는 것만 제외하면 이 두 정책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정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나의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인증을 중복하여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정책수요자나 주관기관마저 각 인증제도

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모호한 실정이다(유연우･노재확, 2011).

아래 <표 1>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정부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은 총 52,951개의 기업과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14,225개 기업 중 사업자 번호와 인증날짜를 제공하는 기업들만을 선별

하여 연도별 인증기업의 수와 중복 인증을 받은 기업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벤처인증과 이노비즈 정책의 중복지원 현황
년도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중복지원기업

2001 9,985 1,080 720

2002 8,711 1,846 1,234

2003 7,472 2,365 1,451

2004 7,562 1,855 1,232

2005 9,347 1,897 1,396

2006 9,874 5,182 2,824

<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은 한 국가의 혁신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시행되는 혁신정책 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 

그룹과 지원정책이 매우 유사하여 결과적으로 실행 상 중복성의 문제를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의 수혜기업들을 대상

으로 정책의 중복지원효과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유사한 정책특성을 가지고 있는 혁신정책들이 

이중지원 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중복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 방법론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 연구에 대한 논의는 여러 실증 연구들을 통해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다(Neyman and Iwaszkiewicz, 1935; Quandt, 1972; Rubin, 1974). 하지만 이러한 정책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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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추정하기 위해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성과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책 수혜

기업들은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기업들이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업들은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확률이 높다. 이 때문

에 단순하게 두 그룹의 성과를 비교하게 되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는데 

이것을 선택편의 문제라고 부른다. 

정책영향평가 연구에서 만일 
를 i 기업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음으로써 얻은 잠재적인 

성과, 
를 같은 기업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 보였을 가상의 성과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과는 ∆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위의 식을 달리 표현하면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많은 정책 평가 연구에서는 이를 

ATT(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즉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통해 얻은 순수한 성과라고 말한다.

∆   ∆            (2)

위 식에서 D는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받았는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하지

만 식 (2)를 도출함에 있어서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식 

(2)에서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반사실적 값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를 대체할 수 있는 값을 찾아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정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성과는    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만일         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을 

식 (2)에 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과 많은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중복으로 인한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경우에도 이러한 선택편의 문제가 발생한

다. 즉, 정부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성이나 혁신성 측면에서 모두 

우월한 기업들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중복지원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책

의 효과인지 아니면 기업의 우월성으로 인해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

려워진다. 결국 정책 성과평가 분야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전체 성과 중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학적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370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정책의 중복효과에 대한 연구: ICT산업을 중심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 방법은 정부의 정책 평가 분야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 중 하나이다(David et al., 2000). PSM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정책의 지원

을 받은 기업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비교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과 매칭하여 성과 차이를 비교하

게 되면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osenbaum &  

Rubin, 1983). PSM을 통해 정부 정책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i.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 추정

성향 점수의 추정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추출하기 

위해 수행된다.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은 집단(D=1)과 정책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D=0)

으로 나누어서 프로빗(Probit) 또는 로짓(Logit) 모형 분석을 통해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

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빗 모형을 통해 성향 점수를 추정하였으며, 프로빗 분석 시 

기업의 특성변수로 매출액, 자산, 부채, R&D 투자금, 종업원 수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

들은 정부가 정책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기업의 특성변수들이다. 

ii. 매칭 알고리즘의 결정

성향 점수를 추정한 후 매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

해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칭 알고리즘 중에서 Nearest Neighborhood 

Matching(NNM)을 선택하였다. NNM은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과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값을 갖는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NNM 알고리즘은 PSM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칭방식이다.

  ∥  ∥
  추정량이 인실험군과짝을이루는 비교군

iii. 성과 추정 

본 논문은 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정책 지원으로 인해 얻은 성과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 (4)와 같이 ATT 값을 추정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칭 

방법을 통해 이러한 ATT 값을 추정하게 되면 기업의 특성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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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 지원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통제됨으로

써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수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                  
                 

  (4)

IV. 분석결과

1. 분석 자료

ICT 산업1)에서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인증정책 지원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우선,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정부로부터 벤처인

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기업의 재무 관련 데이터는 

㈜한국기업데이터(이하 KED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업 재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불균형 패널데이터이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해 벤처인증

데이터, 이노비즈인증데이터, KED 데이터를 기업의 사업자번호와 연도를 기준으로 병합하였

다. 병합결과 127,480개의 관측치로 구성된 불균형 패널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통합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은 

ICT 기업은 총 13,024개 기업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ICT 기업은 

10,7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동시에 받은 기업의 수는 3,093

이었는데 이는 벤처인증의 23.7%, 이노비즈인증의 28.9%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를 통

해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의 중복 지원이 ICT 기업들에게도 상당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복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중복하여 받은 기업들을 실험군으로, 이노비즈인증

만을 받은 기업들을 대조군으로 한 분석이다. 이 분석을 통해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모두 

받은 기업들의 전체 성과 중 벤처인증만의 성과를 선별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은 벤처인증

만을 받은 기업을 실험군으로, 어떠한 인증도 받지 않은 기업을 대조군으로 하였는데, 이 분석

1) 본 논문에서 ICT 산업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분류 개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산업

으로 분류하고 있는 산업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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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복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과 이노비즈인증만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기초통계량 
및 t-test 결과

(단위: 천원)

구분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기업

이노비즈인증만을 

받고 있는 기업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업수 1,575 397

규모

매출액 12,932,013 19,727,414 12,045,459 22,032,370 ***

업력(년) 6.08 4.23 7.96 7.42 ***

자산 11,254,614 15,250,688 10,205,314 17,235,400 ***

임금 657,040 683,304 664,201 746,243 **

종업원수(명) 49.83 57.52 52.88 67.75

부채 6,448,292 9,108,614 5,676,099 9,662,554 ***

혁신성

R&D 투자 656,565 1,067,244 374,303 543,196 ***

매출액당 R&D(%) 16.64 92.69 22.18 166.98

종업원1인당 R&D 18,366 26,806 12,408 18,334 ***

주1: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임을 의미

주2: 매출액 당 R&D(R&D 집약도) = (R&D/매출액)*100

종업원1인당 R&D = R&D/종업원수

을 통해서는 벤처인증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이노

비즈인증과 벤처인증의 중복지원에 따른 효과를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매칭할 때 같은 연도의 기업들이 매칭되도록 하였다. 즉, 2006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에 매칭되는 기업들은 2006년의 기업들이 매칭되도록 하여 연도에 따른 효과

를 통제한 것이다. 이는 연도에 따른 거시 경제적 상황을 동일하게 맞춰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기초통계량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의 중복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중

복하여 받은 기업들을 실험군으로 하고 이노비즈인증만을 받은 기업들을 대조군으로 구성한 

분석과 벤처인증만을 받은 기업을 실험군으로 하고 어떤 인증도 받지 않은 기업을 대조군으로 

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들의 기초통계량을 아래의 <표 2>에 

제시해 놓았다. 

우선 <표 2>는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중복하여 받은 기업들과 이노비즈인증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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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주요 재무 데이터들의 평균값과 t-test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초통계량을 살펴

보면 대부분의 재무 변수들에 있어서 중복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이노비즈인증만을 받고 

있는 기업들보다 우월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의 성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복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성과가 과대 추정될 위험이 잠복해 있다. 때문에 앞서 설명한 PSM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표 3>은 벤처인증만을 받은 기업들과 어떠한 인증도 받지 않은 기업들의 주요 재무 데이터

들의 평균값과 t-test 분석 결과이다. 앞선 <표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재무 변수들

에 있어서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들보다 우월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성과

의 단순비교 시 나타날 수 있는 편의를 줄이고자, 벤처인증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도 PSM 

방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표 3> 벤처인증만을 받고 있는 기업과 어떠한 인증도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의 기초통계량 및 
t-test 결과

(단위: 천원)

구분
벤처인증만을 받고 있는 기업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업수 946 6,638

규모

매출액 16,778,126 29,124,330 10,487,652 36,738,777 ***

업력 (년) 5.41 4.46 4.58 3.65 ***

자산 15,210,683 22,952,685 5,296,670 18,929,877 ***

임금 696,056 734,082 437,597 1,072,344 ***

종업원수(명) 54.83 72.40 30.59 68.90 ***

부채 7,793,894 12,664,258 3,562,522 15544,645 ***

혁신성

R&D 투자 664,377 1,140,172 115,589 663,166 ***

매출액당 R&D(%) 25.05 144.75 4.20 25.96 ***

종업원1인당 R&D 17,127 29,868 3,188 12,123 ***

주1: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임을 의미

주2: 매출액 당 R&D(R&D 집약도) = (R&D/매출액)*100

종업원1인당 R&D = R&D/종업원수

3. 프로빗 분석 결과

앞서 PSM 방법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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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기업마다의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추

정해야한다. 여기에서의 성향점수란 ‘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나타

낸다. 즉, 어떤 두 기업의 성향점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이 두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확률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빗 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1) 중복인증기업과 이노비즈인증기업의 프로빗 분석 결과

우선, 정부로부터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동시에 받은 기업들과 이노비즈인증만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빗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해놓았다. 

<표 4> 중복인증기업과 이노비즈인증기업의 프로빗 분석 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매출액(백만원, 로그값) -0.04141 0.0581

업력(년) -0.34501 0.064675 ***

자산(백만원, 로그값) -0.06329 0.197778

종업원 수(명, 로그값) -0.11604 0.066435 *

고정자산(백만원, 로그값) 0.086357 0.06092

임금(백만원, 로그값) -0.00936 0.047839

부채(백만원, 로그값) 0.062387 0.119972

총자본금(백만원, 로그값) 0.173527 0.082521 **

연구개발비(백만원, 로그값) 0.043335 0.007675 ***

수출기업 여부 -0.17995 0.15582

지역더미: 충청권 (reg1 0.171412 0.120713

지역더미: 호남권 (reg3 0.310593 0.235162

지역더미: 경상권 (reg4 0.057853 0.152916

상수 -1.64911 0.667413 **

N 1,910

  Pseudo R-squared 0.065

로그우도 -903.92

LR 카이제곱 통계량(p-value) 125.67 (0.0000)

주: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프로빗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업력, 종업원수, 총자본금, 연구개발비 등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복인증을 받은 기업은 이노비즈인증을 받은 기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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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업력이 낮고 종업원 수가 적으며 총자본금과 연구개발투자비가 많은 기업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벤처인

증의 경우 업력이 3년 이하인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벤처인증을 받는 

기업들이 업력은 1년~5년 정도에 많이 분포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노비즈인증의 경우 3년 

이상인 기업들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동시

에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이노비즈인증만을 받고 있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기업의 규모(종업원 수) 또한 작다. 

또한, 중복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벤처인증을 받기위한 요건과 이노비즈인증을 받기위한 요

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이노비즈인증만을 받고 있는 기업보

다 기업 특성에 있어서 상대 우위에 있는 기업들일 확률이 높다. 총자본금과 연구개발비가 중복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위의 프로빗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중복인증을 받은 기업들과 이

노비즈인증만을 받은 기업들 간에는 기업 특성에 따른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집단 간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두 집단의 성과를 단순 비교하게 되면 선택편의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즉, 중복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이노비즈인증만을 받은 기업들에 비해 비교우

위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성과 또한 당연히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노비즈인증만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중복인증을 

받은 기업들과 특성이 유사한 쌍둥이 기업을 선별하여 그 성과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앞선 

프로빗 분석을 통해 추정된 성향점수를 바탕으로 특성이 유사한 기업들을 매칭한다면 이러한 

선택편의 문제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2) 벤처인증기업과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프로빗 분석 결과

두 번째로 벤처인증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로부터 벤처인증만을 받은 기업들(D=1)

과 어떠한 인증도 받지 않은 기업들(D=0)을 대상으로 프로빗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해놓았다.

프로빗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출액, 업력, 자산, 종업원 수, 고정자산, 총자본금, 연구개발

비, 수출기업여부 등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나 업력이 낮고 종업원 수가 적지만 

총자본금과 자산, 연구개발투자비는 높은 기업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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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벤처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의 프로빗 분석 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매출액(백만원, 로그값) -0.28427 0.032324 ***

업력(년) -0.19414 0.039797 ***

자산(백만원, 로그값) 0.404244 0.111766 ***

종업원 수(명, 로그값) -0.12523 0.040876 ***

고정자산(백만원, 로그값) 0.092314 0.03461 ***

임금(백만원, 로그값) 0.030354 0.031442

부채(백만원, 로그값) -0.05969 0.065855

총자본금(백만원, 로그값) 0.104523 0.049737 **

연구개발비(백만원, 로그값) 0.082491 0.004473 ***

수출기업 여부 0.27502 0.104029 ***

지역더미: 충청권 (reg1 0.119101 0.103368

지역더미: 호남권 (reg3 0.039603 0.176081

지역더미: 경상권 (reg4 0.11804 0.129569

지역더미: 경상권 (reg5 0.462067 0.363951

상수 -5.01573 0.375545 ***

N 7,080

  Pseudo R-squared 0.3086

로그우도  -1842.9338

LR 카이제곱 통계량(p-value) 1645.3 (0.0000)

주: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이러한 결과는 벤처인증이 일반적으로 업력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하고 

자산이나 자본금 측면에서 재무적 건전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위의 프로빗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들

과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들 간에는 기업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

던 것처럼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 두 집단의 성과를 단순비교하게 되면 선택편의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편의를 줄이기 위해 프로빗 분석을 통해 추정된 성향점수를 바탕으로 

특성이 유사한 기업들을 매칭하는 것이 요구된다.

4. PSM 분석 결과

1) 중복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

이노비즈인증과 벤처인증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을 이노비즈 하나의 인증만을 받



     377오승환 ･심동녘 ･김규남

<표 6>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벤처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음으로써 나타난 기업의 성과

　구분
ATT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0.40 6.51 12.69 11.47 

종업원수 증가율 4.60 12.41 ** 9.74 30.24 **

자금조달능력
자산 증가율 4.35 16.03 ** 16.82 * 11.38 

부채 증가율2) 0.13 11.02 * 15.13 23.49 *

혁신성

R&D 증가율 30.52 45.10 17.76 44.96 

1인당 R&D 증가율 13.16 * -0.01 13.71 12.12 

매출액 당 R&D 증가 53.28 51.62 36.77 73.70 

주1: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임을 의미

고 있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 성과차이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PSM 방법을 활용

하였다. 이때의 비교군으로 이노비즈인증만을 받은 기업들이 선택되었는데, 이처럼 대조군을 

이노비즈인증만을 받은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복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

의 전체 성과에서 이노비즈인증으로 인한 성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도출

되는 값은 중복인증의 성과 중 벤처인증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

를 <표 6>에 정리해놓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중복으로 받은 

기업들이 이노비즈인증만을 받은 기업에 비해 성장성과 자금조달능력 부분에서 더 우월한 성과

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산 증가율이나 종업원수 증가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중복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하나의 인증만을 받았을 때보다 고용의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한국

의 고용 환경과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고용시장에서 구직자들은 중소기업보

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며,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이때 특정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구직자

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로부터 복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

기업들이 고용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게 되고, 결국 이러한 기업들에게서 더 높은 고용증가율

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산이나 부채 증가율 측면에서도 중복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더 높은 성과를 보

이고 있는데, 이 역시 자본 시장에서 정부로부터 복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더 좋은 평가

2) 1984년 Myers & Majluf에 의해 제시된 자본조달순위이론(pecking order theory)에 따르면 기업은 자본을 조달함

에 있어서 내부자본이 고갈되면 외부자본을 이용하게 되는데, 외부자본조달 중에서도 증자에 의한 조달보다 부채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동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많다(Petersen & Rajan, 1997). 즉, 중소기업에 있어서 부채의 증가는 자본조달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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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벤처인증만을 받은 기업의 성과

　구분
ATT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9.71 ** 5.33 6.95 7.13 

종업원수 증가율 9.95 *** 7.90 ** 4.20 11.82 *

자금조달능력
자산 증가율 10.37 *** 12.80 *** 16.48 *** 19.21 ***

부채 증가율 14.75 *** 26.20 *** 30.35 *** 39.22 ***

혁신성

R&D 증가율 70.13 *** 82.05 *** 85.31 *** 49.57 

1인당 R&D 증가율 40.25 -1.42 1.05 -258.37 

매출액 당 R&D 증가 114.13 *** 122.60 *** 162.41 *** 123.24 ***

주1: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임을 의미

를 받음으로써 자금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부로부터 두 번 인증

을 받은 기업들은 가산점 제도를 통해 신용도나 기업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중복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자산이나 부채가 하나의 인증만을 받은 기업들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혁신성과에서는 중복 인증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기업

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횟수와는 별개로 최적 수준 이상의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꺼리

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인증제도는 자금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정책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벤처인증만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

앞선 분석이 중복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노비즈인증만 받고 있는 기업과 비교했

을 때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벤처인증만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앞의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선택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PSM 방법

론을 활용하여 벤처인증지원의 순수한 효과를 포착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를 <표 6>에 정리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장성, 자

금조달능력, 혁신성의 대부분 성과 변수에서 더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벤처인증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음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산

증가율과 부채증가율에서 큰 증가폭을 보이는 것은 자본조달에 있어 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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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선 중복인증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혁신성과에서도 큰 양의 효과가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혁신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벤처인증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통해 확보한 금융 및 투자 자본들을 

혁신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벤처인증제도가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인증 정책에서의 중복효과

우리는 앞선 두 분석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정부로부터 중복으로 인증

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은 기업들에 비해 기업의 성장성이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더 우월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벤처인증만을 받은 기업들 역시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기업의 성장성이나 자금조달능력, 그리고 혁신성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인증정책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인증만을 받은 경우보다 중복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더 큰 지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 정책 역시 국가 자원을 투입하

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너무 안일한 것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다

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의 중복 지원 효과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선 II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의 중복효과는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로운 정책이 동시에 지원되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효과를 말한다. 만일 이 추가적인 효과가 

기존에 해당 정책이 단독으로 시행되었을 때 나타났던 효과보다 크다면 이때는 중복인증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에 두 정책은 보완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추가적인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정책의 효과보다 작다면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효과의 논의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만일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의 효과가 각각 1이라고 가정하면, 이상적인 상황에서 두 인

증을 동시에 받은 기업의 효과는 2를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정책의 관계에 

따라 전체 효과는 2보다 클 수도 혹은 작을 수도 있다. 전체 효과가 2보다 크다면 이 두 정책은 

중복 시행으로 인해 시너지효과, 즉 보완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전체 효과

가 2보다 작다면 중복 시행으로 인해 성과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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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복 인증으로 인한 효과

이러한 중복 효과의 개념을 바탕으로 앞선 두 결과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표 8>은 앞선 <표 6>와 <표 7>의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 값이다. 이는 “중복인증의 전체 효과 

중 인노비즈인증 효과를 제외한 벤처인증의 효과”에서 “벤처인증만을 받았을 때의 효과”를 빼

준 결과이다. 앞서 2장에서 언급했던 중복효과의 수식에 이를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다.

중복효과벤처이노비즈벤처이노비즈벤처이노비즈벤처이노비즈

벤처  벤처인증을받은기업
이노비즈  이노비즈인증을받은기업
벤처  벤처인증을받지않은기업
이노비즈  이노비즈인증을받지않은기업

<표 8> 인증정책의 중복효과

　구분
ATT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성장성 종업원수 증가율 -5.35 4.51 5.54 18.42

자금조달능력
자산 증가율 -6.02 3.23 0.34 -7.83

부채 증가율 -14.62 -15.18 -15.22 -15.73

혁신성

R&D 증가율 -39.61 -36.95 -67.55 -4.61

1인당 R&D 증가율 -27.09 1.41 12.66 270.49

매출액 당 R&D 증가 -60.85 -70.98 -125.64 -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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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앞선 <표 6>과 <표 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인 성과 변수들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증 정책의 중복 효과는 종업원 수 증가율에서 

시너지 효과, 즉 보완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고용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구직자

들에게 정부로부터 복수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건실하고 향후 고용 안정성이 높

은 기업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분석이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보았을 때,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의 인증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러 번 인증을 받은 기업일수록 고용 시장에서 

점점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지만, 앞선 <표 6>와 <표 7>의 매출액 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중복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반면,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

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노비즈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벤처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얻어지는 추가적인 효과가 아무 인증도 받지 

않은 기업에게 벤처인증을 지원했을 때의 효과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인증이라는 정책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 모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즉, 해당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의 형태로 시그널을 주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

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그널은 시장에서의 다양한 선택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측면에서는 두 정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는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

증이라는 유사한 정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지원 효과에서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 중 유연우･노재확(2011)에 따르면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가 고용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금 조달 능력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는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이 공통으로 주는 유사한 혜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

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만큼의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금조달능력이

나 혁신성 측면에서는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동일한 기업에게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 

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협회와 이

노비즈협회 간의 기능 통합이나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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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정부의 혁신 정책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인 벤처

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

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의 중복지원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

기서의 비효율이란 두 정책의 중복으로 인해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이노비

즈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벤처인증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어떠한 인증도 받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게 벤처인증을 새로이 지원할 때 더 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

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

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단일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

였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성과변수들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중복이 갖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기존의 경제학 연구에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론들 중 PSM 방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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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정책 간 중복효과를 살펴보았다. PSM 방법론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정책이나 제도

의 성과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단일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해

서가 아니라 정책의 중복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 PSM 방법론을 활용하였는데 이 역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위해 방대한 기업 데이터에 벤처인증자료와 이노비즈인증자료를 통합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 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관련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만의 경우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했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기의 성장성과 혁신성

이나 자금조달능력 등에 있어서 중복효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규명하기에는 그 논리

가 불충분하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유사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결과의 

해석이 풍부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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